
지난달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원 31주년을 맞이해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시아 국가의 에너지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북아 3국 모두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각 국이 처한 

독특한 상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찾기 위해 암중모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정책목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국내 대기오염의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의 확대는 오히려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악화된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을 확대함과 

동시에 원자력의 과거 역할을 상당부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급증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자연스럽게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향상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원자력과 석탄을 대폭 줄이는 

방향의 에너지전환을 계획 중이다.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 에너지믹스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믹스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여건, 국내 여론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중국에서 스모그를 비롯한 대기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그 동안 지나치게 의존했던 석탄을 줄이고, 국내에 막대한 매장량과 잠재량을 

갖고 있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으로서 2030년까지 25%의 에너지자립도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에너지정책에서 무엇보다 안전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어진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사태 직후 제로 상태였던 원전 가동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원의 역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에너지자립도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경주 지진으로 야기된 원전 안전성 이슈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매우 자연스럽고 세계적 추세와도 맞는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경로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에너지믹스라는 점에서, 기저 전원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을 상대적으로 

비싸고 변동성이 높은 천연가스와 간헐성의 약점을 갖는 신재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천연가스 수급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도입선 다변화와 신재생의 간헐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인접국과의 계통연결 등이 보완된다면 현재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책들은 모두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역내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특히, 에너지는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보다 큰 외교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한·중·일 간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산업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역내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헌

권두칼럼

에너지 전환시대의
동북아 협력




